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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약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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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씨가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하자 그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높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 씨는 몇 가지 굵직한 공약을  선거 운동 중에 내 걸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겠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40%로 올리겠다.” “한국과 일본에 부담하고 있는 방위분담금을 필요하다면 100%까지라도 올리겠다.” “미군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철수시킬 용의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하겠다.”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의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불러드리겠다.” 등등 과격한 공약을 쏟아 냈습니다.  그런 공약들이 싫든 좋든 대선 승자의 입에서 나온 이상 그런 공약의 여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고 그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는 공약은 벌써부터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CBS 방송국의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럼프 씨는  전부가 담이 아니고 일부는 울타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멕시코인들이 멕시코에 송금하는 액수는 연간 23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선거 중에 트럼프 씨는 그런 송금액에 부담하는 비용을 늘려 담쌓는 비용에 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송금하는 금액에서 무슨 목적으로든지 금액 일부를 정부가 부과하려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공약에 찬성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트럼프 씨의 그런 계획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책정된 예산 한도에서 일부 지역에 울타리를 치는 정도로 공약의 실천이라고 얼버무릴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에 관하여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했었는데 이는 그가 무식했거나 무식한 척한 트럼프 씨였습니다. 실은 한국이 53% 정도 이미 부담하고 있음을 그에게 알리자 그는 “왜 100%는 안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봉착한 현실에서 방위비 부담금을  올린는 데에 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철수할 수도 없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에게 부담금을 현재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 북한을 압박하는 협력 전선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이 그런 제안에 동조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전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에 관세를 40%로 올리겠다는 주장도 실현성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항공기와 농산물에도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중국이나 한국이 역제안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설왕설래 일  뿐 별로 우려를 자아낼 정도의 문제로 부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끝
